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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

□ 본 연구는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의 효과 및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발주자)이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

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05년 12월 도입됨. 

1.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요약표 1>과 같이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

관(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 하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우

리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포함)와 같은 직

접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

된 제도라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ㆁ 공공 조달을 통한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①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② 공공조달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③ 공공 조

달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임. 이러한 지원은 공공조달 시장의 일

부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간접 지원방식임.  

구   분 미   국 일   본 E   U

목   적 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장벽 제거

지원방식
주로 간접 지원하되, 

일부 직접 지원 시행
간접 지원 간접 지원

지원대상
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목표비율 있음(23%) 있음(54.7%) 없음

품목 지정여부
품목 할당제도

(적용실적 미비)

특정품목 지정
(조달정보만 제공)

없음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여부

품목할당 중 일부가 
건설 분야 적용

없음 없음

중점 지원방향
공공조달에서의 

공정 하도급 거래 중시
공공조달

정보제공 중시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혜택 부여

<요약표 1>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교

자료: 김재현,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견기업연구원, p 6, 2015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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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 문헌자료(선행연구 결과)와 각종 통계자료(입찰 및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효과를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경쟁력 확보에 

미친 영향, 파급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봄. 

ㆁ 중소기업 성장성: 공공조달금액 및 의존도(비중)와 매출 성장률, 고용 증가율 간의 

상호 관련성

ㆁ 중소기업 수익성 및 경쟁력 확보 효과: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전․후의 매출

액영업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파급범위: 품목별 상위기업 공급집중도(점유율)

□ (중소기업 성장성) <요약 그림 1, 2>와 같이 공공조달 금액 및 의존도(비중)와 

매출성장률, 고용증가율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

매 제도(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포함)는 중소기업 성장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적음. 

(a) 매출성장률과 조달금액 추이 (b) 고용증가율과 조달금액 추이

<요약그림 1> 매출성장률․고용증가율과 조달금액 추이

(a) 매출성장률과 조달의존도 추이 (b) 고용증가율과 조달의존도 추이

<요약그림 2> 매출성장률․고용증가율과 조달의존도 추이
자료: 김재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p. 9-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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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익성 및 경쟁력 확보 효과) <요약표 2>와 같이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전․후의 중소기업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중소기업 수익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바가 적음. 

구분 품목 지정 이전(%) 품목 지정 이후(%)

총자산영업이익률 6.1 6.1

매출액영업이익률 4.6 4.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9 1.8

<요약표 2> 품목 지정 전․후의 중소기업․수익성․연구개발투자 비교

주: 최근 5년(‘10년～’15년)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발주(분석대상 5,582건)를 5건 이상 수
주한 173개 중소기업 중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15개 업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함.

□ (제도의 중소기업 파급범위) <요약표 3>과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중

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포함)에 의한 공공조달 시 특정 중소기업의 공급 과

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함. 

구       분 ’10년 ’11년 ’12년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품목 48.8% 47.7% 38.4%

그 외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품목 37.7% 41.6% 39.3%

<요약표 3>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상위 10%(납품액 기준) 기업 공급집중도

주: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pp. 89～100, 2013의 자료를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그 외의 품목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함.  

□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노력 유도 미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

도를 통해 수주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음. 더욱이 공급 과점현상

으로 인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 여력도 없는 상태임. 이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함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문헌검토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파

악한 문제점과 원인을 정리하면 <요약표 4>와 같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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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문제점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① 부실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
② 품목 지정 신청서의 충분한 검토 부족
③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및 객관성 미흡
④ 직접생산 부적합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

과도한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

⑤중소 건설회사의 피해 가중
⑥ 공공기관(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 현장업무 가중
⑦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용이하지 않은 공사 적용 관련
  가. 공공임대 예외적용 대상 불인정
  나. 일괄입찰(턴키)공사에도 적용
⑧ 공공분양 사업 적용에 따른 문제점 관련
  가. 입주자가 기대하는 브랜드 레벨의 품질 저하
  나. 안전문제(승강기 등) 발생
  다.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침해하는 예외처리

⑨ 조달청의 위탁구매 시스템 미흡
  가. 자재선택의 폭 제한
  나. 총액계약으로 인한 계약세부내용 변경 불가
  다. 자재수급의 신속성 저하
⑩ 직접구매 예외인정 기준 불명확
  가. 지역별 예외인정 기준 상이
  나. 직접구매 예외사유 협의결과의 일관성 결여
  다. 공공 분양사업의 예외품목 판단기준 부재
⑪ 직접구매 예외인정 조정협의의 불공정성
  가. 조정협의 결과에 따른 재협의 절차 부재
  나. 조정협의회 참석위원 구성의 객관성 문제
  다. 조정협의회 진행과정의 공정성 문제

상기 3가지 원인 
모두

⑫ 비용 상승: 원가상승 및 간접비용 추가 발생
⑬ 공정지연 관련
  가. 납기 미 준수로 인한 공정지연 문제
  나. 자재업체와 시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어려움
  다. 공사 중 수요 발생 자재의 신속한 납품 저해
  라. 자재품귀 시 관급자재 공급 기피
  마. 시공과 자재 납품 시기의 불일치
⑭ 품질저하 관련
  가. 협동조합과 계약 시 원거리 납품 및 품질, 사양 상이 가능성
  나. 품질 서비스 문제
  다. 현장감독 부족으로 인한 조달 및 품질 관리의 어려움
  라. 마감자재의 품질 저하
⑮ 공사 효율성 저하 관련
  가. 자재구매 및 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나. 자재관리 문제(자재손실의 증가 및 물량 차이의 문제)

⑯ 하자발생 관련
  가.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적용기간 상이
  나. 하자책임 불분명

<요약표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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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공공기관과 건설관련 

단체 등 수요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의 부실

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형식적인 검토는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 (과도한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가 과도하여 공

공기관(발주기관)의 과중한 입찰․계약업무 및 현장 시공관리업무, 중소 건설회

사의 피해 가중, 직접구매가 용이하지 않는 공사 적용 등 시행 상의 많은 불편

과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침해하는 예외처리) 획일적이고 구체적이지 못

한 예외사유 판단기준과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여건 상 직접구매가 효율적이지 못한 공사용 자재도 예외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공사 수행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음.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미흡한 효과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요약표 5>와 같이 “현행 제도의 폐지 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체제도 도

입”, “현행 제도의 개선”으로 대별될 수 있음. 

ㆁ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

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반면, “대체제도 도입

방안”은 근본적 처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요약그림 3>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대체제도의 골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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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폐지 후 대체제도 도입 현행 제도의 개선

ㆁ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간의 상호협력 증진

 - 중기)공공기관에게 중기 육성품목 제안
 - 공공기관) 중기 육성품목 발주정보 제공

ㆁ공공기관에게 자율성 및 재량권 부여
 -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중기 육성품목 분

리발주 (직접구매) 여부 판단

ㆁ통합발주(시설물+공사용 자재) 시 중기 육
성품목의 납품 의무화

 - 납품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일정금액 미달 시 납품 계약의 심사
 - 공공기관 구매비율 산정 시 포함

ㆁ분리발주(직접구매)시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

 - 추정가격 1억 미만 품목: 중소기업만 입
찰참가허용

 - 추정가격 1억 이상 품목: 모든 기업 입찰
참가 가능, 단, 중소기업에게 가점 부여

ㆁ산업간 불균형과 공공기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 완화

 - 대안1) 82억 미만 종합공사, 7억 이상 
전문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 대안2) 30억 미만 종합공사, 4억 미만 전문
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ㆁ공사용 자재 공급독점 해소를 위한 적용
범위 완화

 - 추정가격 3천만 원～1억 원 자재로 한정
 - 추정가격 해석범위 상향
  (제품명→세부품명)

ㆁ수요자를 고려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객관적 선정

 - 수요자(공공기관) 대상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수시 조사

 - 제3의 전문기관의 직접구매 후보품목 
적정성 검토

ㆁ공정성과 융통성이 확보된 직접구매 
예외처리

 - 대안1) 직접구매 예외처리 상의 발주자 
재량권 및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이 예외사유로 판단하여 중소
기업청에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일괄인정

 - 대안2) 예외처리 기준 및 절차 개선
 ․예외협의의 일괄처리
 ․재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조정협의회 구성 및 진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ㆁ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노력 유도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일몰제 도입 및 

지정기간 단축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조기 졸업제(지정 

종료 후 별도 지원) 도입
 - 부실 납품업체 제재 강화
 ․납품 지연 시 간단한 절차를 통한 계약

해지 및 사급자재 전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삼진 아웃제(입찰

참가제한) 도입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신인도 항목의 

배점한도 상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허용
 ․부실 납품업체의 목록 공유

<요약표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개선방안 종류 및 내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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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Ⅰ.  서   론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발주자)이 공사 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 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임. 

ㆁ ‘05년 12월 중소 자재 생산업체 경쟁력 확보와 판로를 지원하고, 하도급에 의한 

납품가격 하락과 결제조건 악화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1) 

대체제도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 하나로 도입됨. 

ㆁ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임. 

 - 「판로지원법」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은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에 의해 각 중앙관서

의 장은 공사 발주 시 1)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

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

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할 수 있음.

□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중소 자재 

생산업체 경쟁력 확보 효과가 미흡하며, 공공기관 구매조달 업무량 증가, 현장관리 

효율성 저하 및 품질관리 문제점, 원가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

정임. 

ㆁ 한국경제연구원(2015)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둔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중소기

업 보호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 중견기업 진입을 차

단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함.  

1) 1963년부터 시행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조달청에서 해당품목의 협동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사에 물량을 배분하여 공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생산자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량도 확보된 상태이
기 때문에 생산효율의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할 유인이 적어지고 조합원 업체간 물량 배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공동물량의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전체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저
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로 인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등 10가지 대체 보완제도를 도입한 후 2006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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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부터 ’13년까지 1,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함. 또한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전체 품목 중 상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가 넘

는 품목이 절반에 달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기업의 공급 집중

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함.

ㆁ 손정락․방종대 외(2013)은 발주기관의 과도한 업무증가, 자재공급 시기 등의 문제

로 인한 납기 미 준수, 마감자재의 품질저하, 자재구매 및 시공에 대한 권한 불일

치로 인한 공사 효율성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불일치, 원

가상승 등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문제점을 지적함.

 - 공사용 자재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할 경우, 적격심사 낙찰방식이 적용되어 공사비

가 큰 폭으로 상승할 소지가 높음. 또한 조달청으로부터 위탁구매를 신청하도록 되

어 있어 자재비 외에 부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음2). 

□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공공구매 제도 전반을 대

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감사원도 공공구매 전반에서 계약비리가 발

생하고, 소수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시작함. 

ㆁ 기획재정부는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지정처럼 경쟁 

입찰에서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는 제도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함.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쟁 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임. 

ㆁ 감사원은 ‘16년 초 공공조달 시장 운영실태와 공공구매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

사를 실시할 계획임.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

록 한 ‘중소기업 경쟁입찰 특례제도’ 타당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핵심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비롯한 중소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안하고자 함. 

2) ○○公社의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공사용 자재를 분리하여 직접 입찰할 경우, 총 
공사비는 3,700억 원이 증가하여 약 2.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상승 내역을 보면, 분리발주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1,200억 원이 상승하고, 지급자재 공사비용, 관리비 조달청 위탁관리, 낙찰률 차이 등 
공사비 상승으로 3년 사이에 1조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 소요될 전망임(○○公社내부자료 참조, 손정락․방종대,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택토지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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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및 현황

1.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1) 미국 

□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영환경 개선,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공공조달을 통한 직접지원

도 일부 있으나, 종사자 수 100인 미만 소기업과 여성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

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함.  

ㆁ 미국도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목표비율은 

소기업과 사회적․경제적 약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03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미국의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은 23%(원․하도급 

포함)로서 ’15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무구매목표 비율인 50%의 1/2수준에 

불과함3). 

□ 미국이 공공조달을 통한 소기업 지원에서 중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대기업 등 원

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서 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임. 실제로 소기업 직접지

원보다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ㆁ 연방기관과 55만 달러(건설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자(Prime 

Contractor)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하도

급 계획의 제출은 품목 할당제도에 의해 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ㆁ 원도급자가 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들 기업과 하도급 계

약에 대한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함. 

또한 원도급자가 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분

의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의 공공조달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품목 할

당제도(Class Set-Asides) 제도가 있으며, 건설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적용대상과 운영방식의 차이

가 많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   

3)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회계연도 종료 각 연방기관
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만일 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함. 중소기업청은 각 기관의 보고 내용을 취합․분석하여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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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Class Set-Asides)는 할당제도(Set-Asides)중의 하나로 개별 

구매 건이 아닌 일정금액 구간에 해당되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기업만

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품목 할당제도는 연방기관 특성에 따라 적용 

물품이나 서비스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구매해야 할 품목이 지정된 우리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차이가 있음. 

ㆁ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는 소기업의 참여형태를 연방기관이 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

매하는 형태(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자가 소기업으로부터 구매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모두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원도급)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의 차이임.

ㆁ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 하나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도 건설 분야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

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는 획일적인 품목 지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도급 형태의 소기업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

가 있음. 

 - 건설 분야에 대해 연방조달규정(48 CFR 1519-503, Class Set-Asides for Construction))은 

$10,000～$1,000,000 규모의 공사에 품목 할당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일본 

□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의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

해 중소기업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공수(官公需, 공공조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관공수 시책의 핵심은 관공수 적격조합 활용, 특정품목에 

대한 조달정보의 제공임. 

ㆁ 평성 16년(‘04년)부터 각 성․청별로 관공수 총액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목

표 금액을 물품, 공사 및 용역별로 발표하고 있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

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실적은 관공수 총액의 52.8%이며, ’15년 구매목표비율

은 ‘14년보다 다소 상향된 54.7%로 설정되어 있음. 이러한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은 ’14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인 70%보다 낮은 수

준임. 

ㆁ 관공수 적격조합 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별로 수주하기 어려운 물품 등의 구매 건에 

대하여 공동 수주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제고시키고자 적격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제한적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참가자격 심사 시 종합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제도 성격은 우리 중

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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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성26년(‘14년) 평성 27년(‘15년)

관공수 총액 7조 4,278억엔 7조 2,388억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계약금액 3조 9,211억엔 3조 9,568억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계약비율 52.8% 54.7%

<표 1> 일본의 중소기업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자료: 中小企業庁, 官公需法に基づく「平成２７年度中小企業者 に関する国等の契約の基本方針」について, 平成２7

年８月

 -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조달 계약 시 적격조합과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

항으로 특정 계약에 대한 직접규제의 성격을 배제한 제도임. 또한 직접지원 정책임

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지정에 따른 판로지원 성격을 배제한 제도임. 적격조합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활용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이는 책임소재 불분명, 구매기

관 발주 요건에 적합한 조합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ㆁ 관공수 품목 중 중소기업 제조비율이 크고,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아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특정품목)의 조달정보를 중소

기업 단체 중앙회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나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와 같이 특정 품목의 공급을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토록 하는 

직접지원제도가 아니라 이들 기업의 수주 증대를 위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특정품목은 ①직물, ②의복, ③기타 섬유제품, ④가구, ⑤인쇄물, ⑥종이, ⑦윤활유, 

⑧사무용품, ⑨부엌․식탁용품, ⑩재생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별됨. 이중 건설 분야

와 직접 관련된 특정 품목은 가구와 재생 플라스틱 제품임. 특히, 재생 플라스틱 

제품은 건설에서 활용되는 말뚝, 밧줄, 지주류, 판․베게목류, 공원시설, 측구뚜껑 

등을 포함하고 있음. 조달정보를 제공하는 특정품목 종류가 많지 않다는 고려할 

때, 특정품목 지정은 중소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특정품목의 정보 종류는 ①수량, 금액, ②규격, 사양, ③계약월 ④입찰방법 및 장소, 

⑤납기 및 납입장소, ⑥기타임. 

3) EU 

□ 유럽의 공공조달 정책은 효율성과 경제성 극대화를 기조로 하며, 공공조달시장 내

에서 경쟁을 교란하는 제도 시행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

의 중소기업 육성은 입찰에 대한 정보 확대 등의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직접 지원은 사회책임 이행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

해 직접지원을 실시하는 국내제도와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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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ㆁ EU는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중소기업에만 직접적 혜택을 주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경쟁법, Treaty 등에 의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에만 한정

하여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EU는 회원국들에게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하

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음. EU의 공공조달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

업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규정은 없음. 

 ㆁ EU 공공 조달정책은 중소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

으나, 일정물량 부여보다는 낙찰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함.  

  -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책임공공조달

(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에 따르

면, 사회적 약자 기업과 고용 증대, 근로법 준수,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이행하는 기업에 낙찰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ㆁ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공개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을 실시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European Code of Best Practice”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 장벽 제거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며, EU 회원국 중소기업 간 공공시

장 참여 경험 및 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음.

4) 시사점

□ <표 2>와 같이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관(발주

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 하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중소

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포함)와 같은 직접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된 제도라 보기 힘

든 측면이 있음. 

ㆁ 공공 조달을 통한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① 공

정 하도급 환경 조성, ②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③ 

공공 조달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임. 이러한 지원은 공공조달 시장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간접 지원방식에 해당됨. 

□ 물론, 우리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포함)와 유사

한 미국의 품목 할당제도(Class Set-Asides)가 있으나, 적용범위가 크지 않음. 또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용대상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도 차이

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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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또한 우리와 달리 품목 할당제도는 연방기관 특성에 따라 적용 물품, 서비스를 별

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더욱이 품목 할당제도는 소기업의 참여형태를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까지도 허용하고 있음.

구   분 미   국 일   본 E   U

목   적 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장벽 제거

지원방식
주로 간접 지원하되, 

일부 직접 지원 시행
간접 지원 간접 지원

지원대상
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목표비율 있음(23%) 있음(54.7%) 없음

품목 지정여부
품목 할당제도

(적용실적 미비)

특정품목 지정
(조달정보만 제공)

없음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여부

품목할당 중 일부가 
건설 분야 적용

없음 없음

중점 지원방향
공공조달에서의 

공정 하도급 거래 중시
공공조달

정보제공 중시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혜택 부여

<표 2>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교

자료: 김재현,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견기업연구원, p 6, 2015의 내용
을 재정리함.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1) 관련 법령

□ <표 3>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을 우선 적용하되, 대상범위(금액)를 벗어나는 제품의 경우에

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운영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구매해야 함.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의 하나인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임. 

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물품은 공공운영법에 의거하여 조달됨. 그러나 판로지원법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 제품 조달은 공공운영법이나 국가계약

법보다 판로지원법에 우선 적용을 받아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판로지원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공공운영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조달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구성은 첫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둘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의 적용범위 및 구매방법, 셋째, 낙찰자의 선정 및 직

접구매 제도의 관리로 대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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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판로지원법 제7조 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방법

판로지원법 제12조 공사용 자재 구매방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 경쟁입찰 예외 등 낙찰자 결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금액기준 및 방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중소기업 경쟁입찰 예외사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자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공공운영법 제44조 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국제입찰조달계약 예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9조 계약의 방법 및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조달청 구매위탁 예외품목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직접구매 기준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위탁구매 금액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희망수량 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쟁제품 계약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자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 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법령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 판로지원법 제12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에 의해 중

소기업청장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선

정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제품명을 기준으로 볼 때, 87개(’06년), 120개

(’10년), 123개(’13년), 128개(’16년)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이러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즉, 공공기관이 직

접구매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3년간 

구매해야 한다는 것임.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요건은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10억 원 

이상인 품목이거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세부품목 10자리 기

준) 이상인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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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임. 판로지원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비롯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ㆁ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대상품목별로 직접생산의 정의와 <표 4>와 같은 직접생산 확인항목을 명시하고 있

음. 이와 같은 기준의 중소기업 충족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고 증명하고 

있음(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직접생산 정의 예시)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 ◇◇◇와 부분품 

×××, △△△를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

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 △△△, ☆☆☆와 함께 ∇∇공정(A생산시설, 외주 가능), □

□공종(B생산시설, 외주불가), ◎◎공정(C생산시설,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이와 같은 정의에서 특기할 점은 품목별 직접

생산 정의의 공통점이 설치현장에서 제품 자체의 별도 가공․조립이 불필요한 완

제품이라는 것임. 

항목 내용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 허가․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확인

생산시설

․세부품별별로 직접생산에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생산시설․검사시설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직접 육안 확인
․(금속제 OA가구 예시) 절단기(0.6t이상 절단가능), 절곡기(0.6t이상 절곡가능), 

용접기, 프레스(0.6t이상 모따기 가능), 표면처리기, 도장시설(외주가능)

생산인력
․직접 생산에 필수적 최소 상시 근로자 인원과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금속제 OA가구 예시) 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공정(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으로 확인) 

․(OA가구(PB, MDF, 합판 등 예시) 

 -원자재수급→절단→재단→마무리가공(볼링가공, 에찌가공 등, 샌딩 및 도장
은 외주가능)→조립

필수
공정

․전체 공정에서 직접 생산에 적용되는 필수공정
․(OA가구(PB, MDF, 합판 등 예시) 

 -재단→마무리가공(볼링가공, 에찌가공 등)→조립

기타

․제품별(세부 품목별) 판매실적, 원재료 구매실적, 전기료 납부실적 등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으로 확인
․(가구 예시) 철판, 파이프, 스프링강선, 합판(PB, MDF, 원목, 집성목), 부재

료(직물, 스펀지폼, 레자, 가죽, 천, 경첩, 페인트 등)

<표 4> 직접생산 확인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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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대상 품목은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신청 및 지정되고 있음.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신청에서 지정공

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7개월 가량(6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정․공고됨)임. 

<그림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절차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

술혁신협회가 소속 중소기업을 의견을 받아 대표 지정 신청하거나, 신청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타 중소기업의 연명을 10개 이상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이들 기관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함.   

 - 신청서류는 신청공문, 신청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추천신청 의결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협회 또는 조합 신청 시),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중

소기업 신청 시)임.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관한 사항, 기본요건 충족여부, 산업구

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필요성, 직접생산확인기준, 해당 제품 생산 조

합원사(회원사) 현황, 증빙자료가 포함됨. 이의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음. 

구분 세부 내용

신청제품에 관한 사항

․신청법인 현황
․신청제품 세부내용 및 상세설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희망
․신청제품 관련 자격요건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제품 생산업체 요건 검토
․공공기관 수요액 요건 검토

산업구조 ․산업구조, 수출입 현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필요성

․공사용 자재 미 지정에 따른 피해사례
․해당 제품이 활용되는 주요 공사
․해당 제품의 활용형태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구분 가능성
․하도급 납품 시 원도급자 형태
․공사 시 잦은 수량 변경 여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관련 일체 서류

생산 조합원사 현황 ․조합원 현황 개요, 신청제품 조합원사(회원사) 현황

증빙서류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명원, 입찰공고문, 공공기관 통계 및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 상기 내용을 입증 가능한 자료

<표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신청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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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제품의 자격요건 적정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협회 또는 조합, 중소기

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함.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 서류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청

회를 거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

는 중소기업청에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추천함. 

ㆁ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직접구매 대상 품목(안)을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24조에 의해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직접구매 대상 품목

을 12월에 지정․공고함.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중소기업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

식경제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의 고위 공무원),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됨.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3) 적용범위 및 구매방법

□ <표 6>과 같이 판로지원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은 예정가격 기준 2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용범위로 함. 당해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

매 대상품목의 구매방법은 자재 추정가격에 따라 상이함.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제품명 기준)4)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해당

공사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해야 함. 그러나 추정가격이 그 미만

인 경우는 공공기관(발주자)이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는 없음(권장사항). 다

만,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우선구매 품목, 특정 성능․규격, 표시 

필요 지정 품목은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반드시 직접구매 해야 함.  

 - 우선구매 품목이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

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을 말함. 또

한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5가지에 

해당되는 품목을 의미함. 

4) 제품의 분류는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로 나누어짐.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 경
쟁제품의 해석은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음. 즉, 추정가격에 따른 적용여부를 일반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세부품명을 기준으
로 해석하나, 직접구매 대상풍목은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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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규모 구매방법 관련법령

①품목가격
3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설계
직접구매 의무

해당 사항 없음

3천만원 미만
직접구매
(권장사항)

해당 사항 없음

②우선구매품목
1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설계
직접구매 의무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
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
련된 법령

1천만원 미만
직접구매
(권장사항)

③특정 성능․규격 표시 
필요 지정 품목
․유해․위험 기계․기구
․에너지 효율 관리대상
․특정열사용 기자재
․녹색제품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1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설계
직접구매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4조

1천만원 미만
직접구매
(권장사항)

④직접구매 이행불가 사유 
고시된 경우

도급공사계약 포함 발주
(입찰공고 시 사유 공표)

해당 사항 없음

<표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구매방법(기준: 추정가격)

자료: 손정락․방종대 외,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주택연구원, 2013, P 35.

□ 판로지원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

조의 2는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라 할지라도, 공사별 

여건을 감안한 발주 융통성을 위해 <표 7>과 같이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명시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

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

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제3호 각목의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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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이때 직접구매 예외 사유 중 1,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발주자)에서 자

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별로 그 사유를 공표하여 발주하면 되고, 3번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의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그림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 절차

ㆁ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간 예외처리 협의과정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표 8>과 같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이하, 예외처리 시

행세칙)을 마련하고 있음.  

분야 조 내용

대상 및 절차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여부 판단대상

3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협의절차 등

4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직접구매 예외인정 절차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구성

6 조정협의회 운영 등

7 조정협의회 의결사항 등

8 조정협의회 생략 및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 등

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9 예외신청 처리기간 및 조정협의회 결과 통보

10 수도권 지역 레미콘 예외인정 등

11 레미콘 현장 배처 플랜트 설치 허용 등

한토지주택공사 및 
아파트 공사 관련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및 아파트 공사 예외 관련 등

보고 및 사후점검 13 조정협의 결과 보고 및 이행 사후점검 등

<표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의 구성 및 내용

□ 단일 공사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 품목의 전체 합계액(추정가격 기준)

이 8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해야 함. 그 미만 금액의 

품목은 공공기관(발주자,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 가능함. 

ㆁ 조달청 위탁구매의 근거법령은 공공운영법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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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5조(계약의 특례)임. 

 - 조달사업법 제5조에 의한 계약방법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공

동수급체간 경쟁입찰임. 

4) 낙찰자 선정 및 직접구매 제도의 관리

□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에 의해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

찰자를 결정해야 함. 

ㆁ 중소기업 상호 경쟁을 함에 있어 덤핑입찰 등 과도한 가격경쟁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적격심사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①물품납품이

행능력, ②입찰가격, ③신뢰도 정도와 신인도, ④결격 사유 등의 항목별 점수를 합

산하여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임. <표 9>와 같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과 

1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구분
추정가격 10억 이상

비고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합계 100점)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 동등 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 유사물품

5

추정가격 10억 미만
신용평가등급(30점)기술능력

가. 기술인력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입찰가격 -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별표 2-1 참조

55

추정가격 10억 미만
별표 2-2 참조
(70점)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

+3～-2
추정가격 10억 미만
좌동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결격사유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 
어려운 경우

-30
추정가격 10억 미만
좌동

<표 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공

사용 자재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 전체 물품구매의 

최소 50% 이상)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이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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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공고함. 

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6조제3항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

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ㆁ 특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의해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예외처

리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게 직접구매 활성화 조

치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수 있음.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추진실적

□ 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5년 기준 조달청이 위탁 구매한 공사용 자

재 직접구매 실적을 분석함. 이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건수는 1,047,613

건이며, 구매액은 17조 1,385억 원인 것으로 파악됨. 

ㆁ 상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은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접 구매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따라서 실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한 공

공기관의 전체 구매건수와 구매액은 조사치보다 클 것임. 

ㆁ <표 10>과 같이 계약금액 결정 방식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실적은 건수 기준 

‘제3자 단가’(75.4%)5), 금액기준 ‘단가계약’(40.4%)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또한 계약방법별로는 건수기준 ‘MAS 계약’6)(65.0%), 금액기준 ‘중소기업 일반

제품 계약’(59.2%)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건수(건) 금액(억원)

단가계약 246,571(23.5%) 69,209(40.4%) 

제3자단가 789,395(75.4%) 66,756(39.0%) 

총액계약 11,647(1.1%) 35,420(20.7%) 

합     계 1,047,613(100%) 171,385(100%) 

구   분 건수(건) 금액(억원)

M A S 680,622(65.0%) 49,042(28.6%) 

우수제품 108,617(10.4%)  20,868(12.2%) 

일반제품 258,374(24.7%) 101,475(59.2%)

합    계 1,047,613(100%) 171,385(100%) 

(a) 계약금액 결정방식별 구매실적 (b) MAS․우수제품별 구매실적

<표 10> 계약금액 결정방식․계약방법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15년 기준)

자료: 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60/jsp/out/index.jsp) “공사용 자재 기관별 공급현
황”자료를 분석

5) 제3자단가 계약이란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은 각 수요기관에서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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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표 11>과 같이 경쟁방식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실적은 건수 및 금액 기준6)모

두 ‘제한경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계약규모별로는 건수 기준 

‘3천만원 미만’(90.9%), 금액기준 ‘1억 이상’(55.5%)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특기할 점은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는 직접구매 의

무화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구매되고 있다는 것임. 

구   분 건수(건) 금액(억원)

수의계약 119,990(11.5%) 35,758(20.9%) 

일반경쟁 84,178(8.0%) 10,129(5.9%) 

제한경쟁 843,252(80.5%) 124,646(72.7%) 

지명경쟁 193(0.0%) 853(0.5%) 

합    계 1,047,613(100%) 171,385(100%) 

구   분 건수(건) 금액(억원)

3천미만 952,237(90.9%) 40,087(23.4%) 

3천이상 36,892(3.5%) 14,245(8.3%) 

5천이상 17,051(1.6%) 10,050(5.9%) 

7천이상 14,081(1.3%) 11,845(6.9%) 

1억이상 27,352(2.6%) 95,160(55.5%) 

합   계 1,047,613(100%) 171,385(100%) 

(a) 경쟁방식별 구매실적 (b) 계약규모별 구매실적

<표 11> 경쟁방식․계약규모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15년 기준)

자료: 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60/jsp/out/index.jsp) “공사용 자재 기관별 공급현
황”자료를 분석

주: “3천 이상”이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을 의미함. 다른 구분도 마찬가지임. 

6) 제3자단가 계약이란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은 각 수요기관에서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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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효과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목적은 중소기

업의 경쟁력 확보와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모색하는데 있음.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경쟁

력 향상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함.  

1)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

□ 한국경제연구원(2015)은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이러한 효과 분석결과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품의 판로지원이 중소 자재 생산업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 

ㆁ 중소기업 경쟁제품 공공조달 실적이 매출 및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공공조달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ㆁ 조달실적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추이를 ‘11년～’13년 조달청 중소기업 경쟁제품 실

적자료(1,172개사)와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재무자료와 결합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

르면,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조달실적(조달금액, 조달의존도)과 매출성장(매출

성장율), 조달실적과 고용성장(고용증가율)간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됨. 

(a) 매출성장률과 조달금액 추이 (b) 고용증가율과 조달금액 추이

<그림 3> 매출성장률․고용증가율과 조달금액 추이
자료: 김재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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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출성장률과 조달의존도 추이 (b) 고용증가율과 조달의존도 추이

<그림 3> 매출성장률․고용증가율과 조달의존도 추이
자료: 김재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 10, 2015

 - 표본기업의 공공조달 공급 금액과 매출 및 고용성장률간의 그래프를 보면, 약한 음

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며, 각각 0.0056, -0.0076의 음의 상관계수가 나타남. 공공조달 

의존정도에 따른 성장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 금액 비중과 

매출 및 고용 성장률 간 추이를 살펴보면, 조달 공급금액과 마찬가지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상관계수는 각각 0.0086, -0.0121로 나타남.

ㆁ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7),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매출성장률은 1% 이내 

유의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공공조달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효과 추정결과
자료: 김재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 12, 2015

7)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설명변수로는 기업의 공공조달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공공조달 변수로 
공공조달 금액을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인 기업 성장변수와 유사한 성격의 변수이므로 내생성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 전체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 금액 비중을 설명변수로 활용함. 또한 기업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고, 기업규모 통제변수로 기업의 총자산을 활용함. 또한 시점별 효과 통제
를 위해 연도더미변수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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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공공조달 실적 비중이 높을수록 1% 이내 유의수준에

서 매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3가지 모형8)에서 모두 분석됨. 이는 중소기업 

중 공공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

미함. 따라서 품목을 지정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은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

업의 매출성장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음.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해 물품 납품한 중소 자재 생산업체의 수익성, 연

구개발투자 현황을 사례분석을 통해 품목 지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봄.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중소 자재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ㆁ 최근 5년(‘10년～’15년)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발주(분석대상 

5,582건)를 5건 이상 수주한 173개 중소기업 중 정확한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15개 업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함9). 

ㆁ <표 12>와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이전에 비해 이후의 중소 자

재 생산업체의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품목 지정 이전(%) 품목 지정 이후(%)

총자산영업이익률 6.1 6.1

매출액영업이익률 4.6 4.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9 1.8

<표 12> 품목 지정 전․후의 중소 자재 생산업체 수익성․연구개발투자 비교

주: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임. 

 - 일부 사례에 국한한 분석결과이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양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주만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의 

의존도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여기서 특기할 것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주가 중소 자재 생산업체

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중소 

자재 생산업체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익성 

향상이나 연구개발투자까지로 이어지지 않아 장기적 관점의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

8) 3년의 짧은 시계열로 인해 패널모형 분석 결과의 계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추정 결과를 모두 제시함. 

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발주현황은 민간 입찰전문사이트(아이건설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기업의 재무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함. 



Ricon 건설정책리뷰

20 · 건설정책리뷰 2015-07

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이해됨.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함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취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2)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공급 집중도

□ <표 13>과 같이 한국경제연구원(2015)은 현행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전체 공공 조달시장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해당 시장의 특정 중소기업이 공급을 과점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함. 

ㆁ 전체 품목 중 상위 1개 기업 공급집중도(CR1)가 50% 이상인 품목의 비중은 20%를 

상회하며, 상위 3개 기업(CR3)의 경우에는 50%, 상위 10개 기업(CR10)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고 있음. 또한 상위 10% 계약금액 구간의 상위 기업 공급집중도는 

전체 품목의 상위 기업 공급집중도보다도 매우 큼. 

연도 항  목
CR1 CR3 CR10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11년

전체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31 20.0 69 47.9 101 84.9

상위 10% 금액 구간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61 52.6 43 68.3 23 100.0

'12년

전체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37 21.5 82 50.6 107 82.3

상위 10% 금액 구간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60 47.2 56 73.7 25 96.7

'13년

전체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36 20.3 81 50.0 108 80.0

상위 10% 금액 구간 품목의
공급집중도 50% 이상 63 47.0 52 67.6 26 92.9

<표 13> 한국경제연구원(2015)의 중소기업제품 공급집중도 분석결과(단위: 개, %)

자료: 김재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 6, 2015

주: 1) CR1은 상위 1개 기업, CR3은 상위 3개 기업, CR10은 상위 10개 기업의 공급집중도(시장점유율)를 의미함.

2) 상위 10% 금액 구간 품목이라 함은 전체 품목별 납품금액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품목을 의미함.  

□ <표 14>와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상위 10% 기업(납품액 기준)의 

공급집중도를 한국조달연구원(2013)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이에 따르면, 공사

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경우에도 특정 중소 자재 생산업체가 공급을 과점

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상위 10% 기업(납품액 기준)의 ‘10년～’12년 평

균 시장점유율은 45% 가량인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상위 10%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일반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한 상위 10% 기업

의 3년 평균 시장점유율인 39.5%보다도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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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11년 ’12년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품목 48.8% 47.7% 38.4%

그 외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품목 37.7% 41.6% 39.3%

<표 14>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상위 10%(납품액 기준) 기업의 공급집중도

주: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pp. 89～100, 2013의 자료를 공사용 직접
구매 대상품목과 그 외의 품목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함.  

3) 분석결과의 시사점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참여 기업은 공

공 조달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매출성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

품 지정제도가 특정 품목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음. 

ㆁ 이는 특정 공공시장에 독점적 판로가 주어짐에 따라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

이 민간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됨. 이

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10)을 야기할 수 있음

을 시사함.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중소기업의 자

발적 경쟁력 확보 노력 유도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즉,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토록 하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혁신제품 개발 등 新시장 창출 및 성장의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의해 일부 중

소기업이 공공조달을 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

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함. 또한 중소기업간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 등 여러 부작

용이 초래되고 있음. 

ㆁ 일부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받는 공공조달의 과점현상은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소지가 높음. 또한 이윤 증대를 위해 일부 중소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담합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제한되기도 함. 

10) 본래 피터팬 증후군이란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임. 경제학적 용어로서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덩치
가 커져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많은 혜택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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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 <표 15>와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08년부터 

최근까지 수행된 기존 연구의 자료를 검토함. 
  

연구자(연도) 문헌 제목

김수환(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이창민(200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배영식(2009) 중소제품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책간담회 자료집

최민수, 이승우(2010) 공사용 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대식(2011a)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제도 발전방안

김대식(2011b)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철기, 유위성, 이영환(2011)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요인 도출 및 영향분석

손정락, 방종대 외 3인(2013) 중소기업 공공용 자재의 직접구매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표 1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관련 기존 문헌

□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자 및 발주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표 16>과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ㆁ 4가지 영역은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대상 및 범위”, “구매방법”, “현장적용”

임.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문제점

□ (부실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10개 이상의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연명)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가 부실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이 의심

되는 경우가 많음. 

ㆁ 신청서는 신청제품에 관한 사항, 기본요건 충족여부, 산업구조, 공사용 자재 직접구

매 품목 지정 필요성, 직접생산 확인기준, 해당 제품 생산 조합원사(회원사) 현황으

로 구성됨. 이들 신청서에는 작성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

료 또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신청서에서 누락되는 경

우가 많음. 이로 인해 신청서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매우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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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점

직접구매 대상품목

① 부실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
② 품목 지정 신청서의 충분한 검토 부족
③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및 객관성 미흡
④ 직접생산 부적합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

적용대상 및 범위

⑤중소 건설회사의 피해 가중

⑥ 공공기관(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 현장업무 가중
⑦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용이하지 않은 공사 적용 관련
  가. 공공임대 예외적용 대상 불인정
  나. 일괄입찰(턴키)공사에도 적용
⑧ 공공분양 사업 적용에 따른 문제점 관련
  가. 입주자가 기대하는 브랜드 레벨의 품질 저하
  나. 안전문제(승강기 등) 발생
  다.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직접구매 방법

⑨ 조달청의 위탁구매 시스템 미흡
  가. 자재선택의 폭 제한
  나. 총액계약으로 인한 계약세부내용 변경 불가
  다. 자재수급의 신속성 저하
⑩ 직접구매 예외인정 기준 불명확
  가. 지역별 예외인정 기준 상이
  나. 직접구매 예외사유 협의결과의 일관성 결여
  다. 공공 분양사업의 예외품목 판단기준 부재
⑪ 직접구매 예외인정 조정협의의 불공정성
  가. 조정협의 결과에 따른 재협의 절차 부재
  나. 조정협의회 참석위원 구성의 객관성 문제
  다. 조정협의회 진행과정의 공정성 문제

현장적용

⑫ 비용 상승: 원가상승 및 간접비용 추가 발생
⑬ 공정지연 관련
  가. 납기 미 준수로 인한 공정지연 문제
  나. 자재업체와 시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어려움
  다. 공사 중 수요 발생 자재의 신속한 납품 저해
  라. 자재품귀 시 관급자재 공급 기피
  마. 시공과 자재 납품 시기의 불일치
⑭ 품질저하 관련
  가. 협동조합과 계약 시 원거리 납품 및 품질, 사양 상이 가능성
  나. 품질 서비스 문제
  다. 현장감독 부족으로 인한 조달 및 품질 관리의 어려움
  라. 마감자재의 품질 저하
⑮ 공사 효율성 저하 관련
  가. 자재구매 및 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나. 자재관리 문제(자재손실의 증가 및 물량 차이의 문제)

⑯ 하자발생 관련
  가.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적용기간 상이
  나. 하자책임 불분명

<표 1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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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지정 신청서의 충분한 검토 부족)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

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공청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추천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함. 2개월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신청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매우 부족한 기간임. 

ㆁ ‘16년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 접수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144개임. 

이들 품목의 신청서에 게재된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2개월 내에 모두 검토하

여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임.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부족 및 객관성 미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요자(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으로 분리발주 가능한 품목을 추려내는 것임. 그러나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과정

에서 수요자(공공기관)와 건설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객관성 논

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ㆁ 중소기업청 주관의 관련부처 협의과정 중에서 이해당사자인 수요자(공공기관)의 의

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천 완료 이후에 이루어

지므로 수요자(공공기관)의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실제로 ‘16년 신청

된 144개 품목 중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14개 품목에 불과함. 

□ (직접생산 부적합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

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설치현장에서 제품 자체의 별도 가

공․조립이 불필요한 완제품이라는 것임. 그러나 선정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가공․조립이 필요한 제품(예: 식생블럭, CCTV, 승강기 등)도 있

어 물품계약(현장설치도)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직접생산 부적합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ㆁ ‘1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11년도 

물품계약으로 발주된 882,671건(179,378억) 중 현장설치도는 전체 46,403건(127,536

억)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2)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의 문제점

□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예정가격 기준 20억 원 이

상의 종합공사,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소요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

사용 자재임. 이러한 적용대상 및 범위가 과다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임. 

□ (중소 건설회사의 피해 가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중소 건설회사의 주요 사업영역 중의 하나임.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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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로 인하여 중소 제조업체는 육성되고, 중소 건설회사는 

쇠퇴시켜 역 차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일관성이 상실되고 산업간 불화

를 초래하고 있음. 

ㆁ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중소 건설회사는 ‘15년 기준 48,629개사(종합 9,801개

사, 전문 38,828개사)로서 전체 건설회사(49,067개사)의 99.1%를 차지하고 있음. 더

욱이 상시 근로자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종합건설회사의 일부, 대부분

의 전문건설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이러한 중소 건설회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82억 원 미만 종합공사, 7억 원 미만 전문공사임. 

ㆁ 이들 중소 건설회사의 수주금액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비는 일반적으로 25% 가량

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소 건설회사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재비가 공

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해 중소 제조업체로 이전된다면, 중소 건설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음.

□ (직접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적용대상 및 범위가 과다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입찰․계약업무

의 과중, 현장 시공관리 업무의 과다를 초래하고 있어 시행상의 많은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는 것임.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예외인정 신청과 지방중소기업청과의 조

정협의 업무가 수행됨. 또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요 시점에 조달요청, 납품요청

서 제출, 조달청에 대금납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발주기관) 감독관이 자재구매, 수량 확인, 검수 등 품질검사, 현

장 내 자재보관과 잉여자재 보관을 담당하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며, 검수 품목 

수가 증가할수록 업무부담은 가중됨. 

□ (직접구매가 용이하지 않는 공사 적용) 공사의 성격상 고품질의 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사이거나, 시공사의 자재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직접구매를 강요하여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높음.  

ㆁ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 시설물이 아니고, 입주자의 사유재산으로 안전문제와 디자

인 등의 시장성에 관하여 최종 고객인 입주자의 입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공

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로 인한 과도한 지급자재 선정은 마감자재의 품질저하로 

인한 입주자 민원증가와 분양성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승강기 등 입주자의 인명을 담보로 하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부족, 사고 시 신속대응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입주자의 민원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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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는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와 설계와 적용자재에 있어 같

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직접구매 예외 적용대상 공사에서 제외되어 마감재 관

련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높음. 

ㆁ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는 시공자가 설계와 자재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이

며, 발주자의 귀책이 없는 한 설계변경이 어렵고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

행하는 공사임. 따라서 직접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시공사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

써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음. 

3) 직접구매 방법의 문제점

□ (조달청의 위탁구매 시스템 미흡) 단일 공사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 

품목의 전체 합계액(추정가격 기준)이 8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

하여 구매해야 함. 그러나 조달청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

매조건, 계약변경 절차나 기준이 없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스템임. 또한 

위탁구매의 성격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급 일정이 지연될 소지가 

높음. 

ㆁ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오류가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마감재의 규격 및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함. 그러나 

조달청의 위탁구매 시는 총액으로 계약되어 재질, 규격, 동급과 같은 세부내역 변

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불가능함. 

ㆁ 조달청 위탁구매 시 유찰 등의 이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급 일

정이 지연되어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로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한 PHC 파일이 수차례 유찰되고 계약업체마

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증가가 초래된 현장 사례가 

있음. 

□ (예외인정 기준 불명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에는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예외사유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해당사자간 자의적 판단 및 해석 차이

가 발생하여 조정협의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역별, 사업별 예

외인정 협의결과가 상이함.  

 

ㆁ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 중 대표적인 예가 “발주공사가 공공분양사업으로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감재나 안전을 요구하는 제품의 경우”임. 여기서 소

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마감재와 안전을 요구하는 제품의 구체적 판단기준

이 없어 공사마다 각기 다른 예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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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협의기관 결과 사유

평택소사벌 
B-3

경기지방
중기청

불인정
운영요령 제22조의2에 의한 예외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제주삼화 
2-3

광주전남
지방중기청

불인정
과거예외 불인정 전례가 있는 품목이며, 제주혁신
지구A-1블록 재협의 결과를 준용하여 불인정

울산우정
혁신A-2

부산경남
지방중기청

불인정
조기에 모든 사항을 결정한 후 발주하고 시방조건
을 명시하면 중소기업제품으로도 품질 확보 가능

수원호매실
B-1

경기지방
중기청

인정
입주자 선호 품목이며,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하므로 인정

목포남교
광주전남
지방중기청

인정
공공분양의 경우 마감재나 주민안전 품목은 예외로 
인정

위례지구
A1-8

서울지방
중기청

인정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마감재 및 안전재에 대
해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표 17> 지역별 예외인정 협의결과 비교(공동주택-장롱, 신발장)

자료: 손정락․방종대 외,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주택연구원, 2013, P 188

현장명 사업유형 결과 사유

오산세교 
B-7

공공분양 인정
주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선호도에 따라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
단함. 

오산세교 
A-7

공공임대 불인정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의 목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직
접구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예외적용대상은 아님.

<표 18> 사업별 예외인정 협의결과 비교(소방기, 경기지방중기청)

자료: 손정락․방종대 외,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주택연구원, 2013, P 191

□ (예외인정 조정협의의 불공정성) 직접구매 예외처리 조정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임. 그러나 예외처

리 조정협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7조제2항에서 “조정협의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예외품목 협의 결과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재조정 협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추가 협의 어려움 및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발생

이 우려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사유 협의 시 조정위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관련자

(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각 1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아 조정협의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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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적용의 문제점

□ (자재의 품질 및 관리 효율성 저하) 조달청의 위탁구매, 인위적인 중소기업의 공

사용 자재 사용 의무화, 공사용 자재의 시설공사와 분리로 인하여 자재의 품질 및 

건설현장에서의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ㆁ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통해 각 권역별 협동조합과 계약하고, 협동조합에서는 주문량

을 조합원사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 납품하는 것이 관행임. 이에 따라 공사현장

에 가까운 자재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서 납품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다수의 업체에서 납품하면서 품질이나 사양이 달라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ㆁ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나 총용량으로 

계약되고, 단가는 품목별로 대표규격으로 한정하여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됨. 

따라서 공사 완료 시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별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의 자재가 납품되지 않아 현장에서 절단․가공하면서 상당한 

자재손실이 발생함. 또한 자재의 장기 보관 과정에서 파손이나 망실, 품질변화로 

인한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재의 납기 지연) 수요자(발주자)는 건설현장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적합한 품질

의 제품을 조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납기 지연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빈번한 실정임. 

ㆁ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므로 부도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자재수급이 납품업

체 생산계획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항상 존재함. 또한 조달청의 위탁구매 시 

여러 번의 유찰에 의해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수급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ㆁ 또한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실질적 제재방안이 미흡한 점도 

공사용 자재의 납품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욱이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여건이 수시로 변화하는 시황성 자재의 경우 자재 품귀 또는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이 공급을 기피하여 적기 납품이 어려워질 소지가 매우 높음. 

□ (하자보수기간 상이 및 하자책임소재 불명확)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계약으로 공

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조달되므로 하자보수 기간 및 책임소재에 관한 문

제점이 제기되어 최종 고객인 소비자(일반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ㆁ 총액계약으로 구매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이 

“납품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상이

함. 이로 인해 공사 초기에 납품된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공사 종료 시 하자가 발

생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종료를 이유로 중소 자재업체가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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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품목 납품기한 납품현황 비고

용인서천 4블록 석재 ‘12년 04. 30 ‘12년 09. 25 완료 -

용인서천 1블록 목창호 ‘12년 10. 06 ‘12년 10. 23까지 미완료 기납품 자재불량

의왕포일 A2블록 PL창호 ‘12년 04. 15 ‘12년 06. 04 납품 시작 -

의왕포일 C1블록

목창호 ‘12년 04. 10 ‘12년 05. 11 납품 시작 -

AL창호 ‘12년 04. 30 ‘12년 09. 12 사급전환 3차례 유찰

목창호 ‘12년 07. 01 미납 -

성남도천 C1블록 석재 ‘12년 08. 28 ‘12년 09. 28 완료 -

<표 19> 직접구매 대상품목 납품 지연 사례(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손정락․방종대 외,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주택연구원, 2013, P 221

ㆁ 하자책임소재의 불명확으로 인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제품의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가 불명확하여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임. 이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

거나 시공사와 중소 자재업체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직접구매 시의 공기지연) 공사용 자재는 다른 공종과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설치

되어야 하나, 적기에 납품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전체 공정 진행에 차질

을 가져올 소지가 매우 높음. 또한 이미 시공 완료한 다른 공종의 자재를 파손하

여 공종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품질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ㆁ 상기의 공정마찰, 하자책임분쟁, 계약 및 납품 지연 이외에도 부적격업체 선정, 품

질미흡, 시험불합격으로 인한 자재변경,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직접구매 시의 원가상승) 공사용 자재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할 경우, 적격심사 

낙찰방식이 적용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소지가 높음. 또한 조달청으로부

터 위탁구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자재비 외에 부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

음. 

ㆁ ○○公社의 경우, 연간 15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공사용 자재를 분

리하여 직접 입찰할 경우, 총 공사비는 3,700억 원이 증가하여 약 2.7% 상승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음. 

ㆁ 상승 내역을 보면, 분리발주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1,200억 원이 상

승하고, 지급자재 공사비용, 관리비 조달청 위탁관리, 낙찰률 차이 등 공사비 상승

으로 3년 사이에 1조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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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자생

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

후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일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공사용 자재의 

공공 조달 포함)의 상당 부분을 과점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의한 사회적 후생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작용까지도 초래할 소지가 

높음.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문헌검토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 대상품목, 적용대상 및 범위, 구매방법, 현장적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 문제점의 원인은 크게 “발주자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침해하는 제도 운영”,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적용대상 및 범위”,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으로 대별됨.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대상 및 범위, 구매방법의 문제점은 자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직접구매 제도 현장적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주자의 자율성 및 재

량권을 침해하는 제도 운영”,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적용대상 및 범

위”,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에 의해 기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임. 

<그림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간의 상호 관련성

11) ○○公社내부자료 참조, 손정락․방종대,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
택토지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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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근본적 처방과 일시

적 처방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함. 

1. 근본적 처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폐지 후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제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적합하며, 당초의 기대효과도 발휘되지 않고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칙과 공

공기관(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 하에서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 참여

를 위한 정보 제공, 공공 조달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 등의 “중소기

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대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간의 상호협력 증진(중기 육성 품목 제안 

및 발주정보 제공)

□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수요자인 공공기관(발주자)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 이들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제안과 “구체적인 발주정보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6>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대체제도의 골격



Ricon 건설정책리뷰

32 · 건설정책리뷰 2015-07

ㆁ 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회로부터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을 신청받아 공

공기관에 제안함.   

ㆁ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발주정보의 종류는 ①수량, 

금액, ②규격, 사양, ③계약월 ④입찰방법 및 장소, ⑤납기 및 납입장소, ⑥기타임. 

2)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여부 판단 

□ 공공기관(발주자)은 발주하고자 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발주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설과 물품을 통합하여 입찰하고, 분리발주 가능한 자재는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택함.  

ㆁ 분리발주 판단기준은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 중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재, 분리 발주하여도 공사목적물의 성능이나 효율에 영

향이 없는 자재임. 

3) 시설과 물품 통합발주 시:“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중소기업 납품 의무화, 

납품 계획서 제출 및 납품 계약의 심사

□ 공공기관(발주자)이 시설과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을 통합 발주할 경우, 원

도급자(종합 및 전문건설업체)는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주 이후 

반드시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공공기관(발주자)은 원도급자의 납품 

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요구됨. 이와 같이 시설

과 물품의 통합발주 시 중소기업이 납품한 경우도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에 포함하

는 것이 필요함.  

ㆁ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납품 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판로지원법 또는 건

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납품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납품할 

공사용 자재 품목과 수량”, “납품금액”, 납품업자 선정기준 및 방식“임. 

□ 공공기관(발주자)은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납품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납품인의 생산능력, 납품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함.  

ㆁ 납품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의 납품 

금액이 도급금액 중 납품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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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과 물품 분리발주: 물품 1억 이상 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입찰참가 가점 부여, 

1억 미만 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만 허용

□ 공공기관(발주자)이 시설과 “중기 육성 공사용 자재 품목”을 분리 발주(직접 구매)

할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품목은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하고, 추정가격 1

억 원 이상 품목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추정가격 1억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ㆁ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품목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허용은 상위 계약금액 

구간에서 공공조달 시장 매출이 큰 기업의 공급 집중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

문임. 이는 상위 계약금액 구간의 경쟁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따라서 독점정도가 

심각한 상위 계약금액 구간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확대해야 할 것임.

2. 일시적 처방: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개선

1) 과도한 적용대상 및 범위 완화

□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는 합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발주기관)의 과중한 

입찰․계약업무 및 현장 시공관리업무, 중소 건설회사의 피해 가중, 직접구매가 용

이하지 않는 공사 적용 등 시행상의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적용대상 및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산업간 균형과 발주자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 완화

□ (대안 1: 예정가격 82억 미만 종합공사, 7억 미만 전문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중소 건설회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82억 미만 종합공사와 7억 미만 전문공사를 공

사용 자재 직접구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용 자재의 건설회사 선택권이 반드시 필요한 설계․시공 일괄방식

의 공사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요구됨. 

ㆁ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로 인하여 중소 제조

업체는 육성되고, 중소 건설회사는 쇠퇴시켜 역 차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형평

성, 일관성이 상실되고 산업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음.

ㆁ <표 20>과 같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중소 건설회사는 ‘15년 기준 48,629개

사(종합 9,801개사, 전문 38,828개사)로서 전체 건설회사(49,067개사)의 99.1%를 차

지하고 있음. 더욱이 상시 근로자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종합건설회사

의 일부, 모든 전문건설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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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이들 중소 건설회사의 수주금액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비는 일반적으로 25% 가량

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소 건설회사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재비가 공

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해 중소 제조업체로 이전된다면, 중소 건설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음.

기업규모별 종합업체(개사) 전문업체(개사) 비 고

소기업(50인 미만) 8,729 87.8% 36,790 94.0%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에 의한 상
시 직 원 수 
분류

중기업(50인～300인 미만) 1,072 10.8% 2,038 5.2%

대기업(300인 이상) 140 1.4% 298 0.8%

합  계 9,941 100% 39,126 100%

주: 전문업체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제외, 통계청 건설업 조사보고서(2015년)  

<표 20> 기업규모별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수

ㆁ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포함)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 가능토록 한 제한경쟁의 일

종임.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에서도 중소 건설회사 보호라는 목적 하에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일

관성 확보를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건설공사 지역 제한

경쟁 입찰제도의 적용범위(82억 미만 종합공사, 7억 미만 전문공사)는 제외되는 것

이 바람직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2015-26호)에 의해 추정가격 82억 미만 

종합공사, 7억 미만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ㆁ 한편,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는 시공자가 설계와 자재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이며, 발주자의 귀책이 없는 한 설계변경이 어렵고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공사

를 수행하는 공사임. 따라서 직접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시공사의 선택권을 제한함

으로써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대안 2: 예정가격 30억 미만 종합공사, 4억 미만 전문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대안 1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과거 적용대상 결정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적용대상 결정된 ‘04

년과는 달리 ’14년은 종합 및 전문공사의 공사규모별 상위 누적비율이 달라졌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공사규모별 상위 누적비율을 고려할 

때, 예정가격 기준 30억 이상 종합공사, 4억 이상 전문공사를 적용대상으로 변경하

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대안 1과 마찬가지로 공사용 자재의 건설회사 선택권이 

반드시 필요한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공사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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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14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상위 누적비율이 전체 종합공사의 2/3, 전체 전문공

사의 1/2 정도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용대상을 결정한 것

임. 

ㆁ <표 21>과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이 결정된 ‘04년 20억 이상 종합공

사의 상위 누적비율은 62.6%임. 그러나 ‘14년의 경우에는 30억 이상 종합공사의 상

위 누적비율이 68.6%로서 ’04년에 비해 공사규모별 상위 누적비율이 달라졌음. 따

라서 종합공사의 상위 누적비율이 전체 종합공사의 2/3 이상인 30억 이상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ㆁ <표 22>와 같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이 결정된 ‘04년 3억 이상 전문공

사의 상위 누적비율은 46.3%임. 그러나 ’14년 상위 누적비율이 46.3%인 공사규모는 

4억 이상 공사임. 따라서 전문공사의 상위 누적비율이 전체 전문공사의 1/2 이상

인 공사규모는 4억 이상 공사이므로, 적용대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구  분

04년 계약현황 14년 계약현황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누적
구성비
(건수)

누적
구성비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누적
구성비
(건수)

누적
구성비
(금액)

4천만 미만 10,740 177.7 23.5 0.6 100.0 100.0 6,648 101.1 22.2 0.3 100.0 100.0

4-5천만 1,349 60 2.9 0.2 76.4 99.3 693 30.8 2.3 0.1 77.7 99.6  

5천만-1억 6,517 489.2 14.2 1.5 73.5 99.1 3,017 224.1 10.1 0.6 75.4 99.5  

1-5억 15,528 3,774.3 33.9 11.7 59.3 97.6 9,750 2,374.3 32.6 6.2 65.3 98.9  

5-10억 5,073 3,595.8 11.1 11.2 25.4 85.9 3,587 2,571 12.0 6.7 32.7 92.7  

10-20억 2,339 3,905.5 5.1 12.1 14.3 74.7 1,933 3,324.3 6.5 8.7 20.7 86.0  

20-30억 2,338 3,905.5 5.1 12.1 9.2 62.6 1,932 3,324.3 6.5 8.7 14.2 77.3  

30-50억 855 3,233.7 1.9 10.0 4.1 50.5 988 3,831.3 3.3 10.1 7.7 68.6  

50-100억 609 4,326.7 1.3 13.4 2.2 40.5 753 5,200.9 2.5 13.6 4.4 58.5  

100-500억 409 7,464.4 0.9 23.2 0.9 27.1 515 9,865.4 1.7 25.9 1.9 44.9  

500-1000억 14 970.1 0.0 3.0 0.0 3.9 44 2,870.9 0.1 7.5 0.2 19.0  

1000억 이상 2 273.7 0.0 0.9 0.0 0.9 24 4,388.5 0.1 11.5 0.1 11.5  

<표 21> ‘04년 VS. '14년 공공 종합공사 공사규모별 계약현황 비교: (단위, 건, 10억, %)

자료: 대한건설협회, 04년, 14년 기준 종합건설업 통계연보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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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4년 계약현황 14년 계약현황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누적
구성비
(건수)

누적
구성비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누적
구성비
(건수)

누적
구성비
(금액)

1천만 미만 174,003 666.0 48.5 4.2 100.0 100.0 223,308 944.1 48.7 4.4 100.0 100.0

1-5천만 131,927 3,022.6 36.8 19.1 51.5 95.8 168,979 3,603.3 36.8 16.9 51.3 95.6

5천만-1억 26,362 1,828.5 7.4 11.5 14.7 76.7 32,458 2,311.5 7.1 10.8 14.5 78.7

1-3억 17,807 2,996.3 5.0 18.9 7.3 65.2 23,106 3,886.7 5.0 18.2 7.5 67.8

3-5억 4,088 1,560.9 1.1 9.9 2.4 46.3 4,989 1,906.9 1.1 8.9 2.4 49.6

5-10억 1,533 904.7 0.4 5.7 1.2 36.4 3,645 2,519.2 0.8 11.8 1.3 40.7

10-15억 1,998 1,967.5 0.6 12.4 0.8 30.7 1,127 1,372.4 0.2 6.4 0.5 28.9

15-20억 355 610.1 0.1 3.9 0.3 18.3  502 862.0 0.1 4.0 0.3 22.4

20-30억 299 717.5 0.1 4.5 0.2 14.4  410 991.7 0.1 4.6 0.2 18.4

30-50억 148 549.1 0.0 3.5 0.1 9.9  275 1,039.8 0.1 4.9 0.1 13.8

50억 이상 114 1,021.1 0.0 6.4 0.0 6.4 190 1,894.1 0.0 8.9 0.0 8.9

<표 22> ‘04년 vs. '14년 전문 원도급공사 공사규모별 계약현황 비교 :  (단위, 건, 10억, %)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04년, 14년 기준 전문건설업 통계연보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2) 공사용 자재 공급 독점 완화를 위한 적용범위 완화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자재로 적용범위 한정) 현행 추정가격 3천

만 원 이상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 적용범위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중소

기업이 공급을 독점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 특히, 납품 금액이 큰 공사용 자

재일수록 독점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범위

의 상한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점에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 자재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ㆁ 한국경제연구원(2015)의 연구 자료와 한국조달연구원(2013)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위 계약금액 구간에서 공공조달 시장 매출이 큰 기업의 

공급 집중현상이 더 크게 나타남. 이는 상위 계약금액 구간의 경쟁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ㆁ 상위 계약금액 구간의 경쟁정도가 낮은 것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라는 공공

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에 의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파

생된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독점정도가 심각한 상위 계약금액 구간에 대한 대기

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확대해야 할 것임. 실제로 상위 계약금

액 구간의 경우 대다수의 품목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의 계약이행능력상의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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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효율성 제고가 가

능할 것임. 

 ㆁ <표 23>과 같이 납품규모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

르면, 1억 이상 상위 납품금액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2.6%이며, 

이는 상위 2.6%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 현행 적용범위인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도 상위 28.6%에 해당됨.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

도의 적용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자재로 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구   분 건수(건)

3천미만 952,237(90.9%) 

3천이상 36,892(3.5%) 

5천이상 17,051(1.6%) 

7천이상 14,081(1.3%) 

1억이상 27,352(2.6%) 

합   계 1,047,613(100%) 

<표 23> ‘15년 납품규모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현황

□ (세부품명 기준으로 추정가격 해석범위 상향) 추정가격에 따른 해석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세부품명 기준이나,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제품명 기준임. 그

러나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의 애매모호함으로 조달의 정

확성이 저해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제품과 마찬가지로 직접구매 대

상품목도 3천만원 이상의 해석을 제품명이 아닌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ㆁ 제품 분류는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로 나누어짐.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해석은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하

고 있음. 

2) 수요자(공공기관)를 고려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의 문제점은 수요자(공공기관)를 고려하

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으로 귀결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수요자의 빈번한 직접구매 예외처리 신청, 품목 지정과 관련된 객관성 논란을 초

래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절차와 방법을 <그림 7>과 같이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절차 및 방법과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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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부실한 지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의 충분한 검토 부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부

족 및 객관성 미흡, 직접생산 부적합 제품의 선정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수요자 대상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수시 조사) 현행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선정과정과 달리 우선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가능한 공사용 

자재 품목을 수시 조사하여 직접구매 후보품목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수

요자(공공기관)는 <표 24>와 같은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당해 기관과 주로 수행

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구매 후보품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안함.  

<그림 7> 수요자를 고려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절차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요자(공

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분리발주 가능한 품목을 추려내는 것임. 그

러나 현행은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천 완료 이후에 수렴하는 사후

적 절차에 불과하였음. 이로 인해 객관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이루어짐. 이로 인

해 신청되는 품목이 과다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힘든 상태임. 따라서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조사를 수시로 실시한

다면,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ㆁ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으로 인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중소기업 제품을 그룹화하고, 그룹별 단위로 수요조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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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제외기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재들과 품
질 및 가격비교가 용이한 자재
․물품의 단위규격이 통일된 자재
․타 공정의 자재와 연계성이 낮은 자재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재 
․문제 발생 시 사후 원인 규명이 가능한 
자재
․주로 하도급으로 공급되는 자재
․시공사와 제조업체간 하자책임이 명확
한 자재
․분리구매하여도 공사목적물의 성능이나 
효율에 영향이 없는 자재
․국내의 다수의 생산자가 있는 자재

․구매량이 적은 자재
․적기공급이 어려운 자재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자재
․시공여건에 따라 물량증감이 많은 자재
․보관이 어려운 자재

<표 2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후보품목 선정기준(예시)

자료; 김수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자료를 재정리함.

□ (직접구매 후보품목 관련 자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직접구매 후보품목 자료(현행 지정 신청서에 게재된 내용과 증빙자료)를 관련 중

소기업, 조합 및 협회에 요청함. 이에 중소기업, 조합 및 협회는 직접구매 후보품

목에 관한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함. 

□ (제3의 전문 연구기관의 직접구매 후보품목 적정성 검토)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

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을 관련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 중소기업중앙

회는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

여 중소기업청에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추천함. 

ㆁ 과거 중소기업, 조합 및 협회가 제출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중소기업중앙회가 검토하였음. 그러나 검토기간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

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공급자 단체라는 이유로 인해 지속

적으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제3의 전문 연구기관이 직접구매 후보품

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부처협의 및 심의, 지정 및 공고) 수요자 대상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수시 조사,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부처협의 및 심

의, 지정 및 공고 과정이 보다 원만하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변경

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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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성과 융통성이 확보된 직접구매 예외처리

□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서 공공기관(발주기관)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예외처리와 관련된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공정성과 융통성이 확

보된 직접구매 예외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ㆁ 획일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예외사유 판단기준, 중소기업 관련 당사자 위주의 조

정협의회 구성과 재조정 협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불명확으로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 및 주로 수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자재도 예외 처리되지 

않아 공사 수행 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대안 1: 직접구매 예외처리 상의 발주자 자율성 및 재량권 확대) 공사현장의 여

건에 따라 직접구매가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한 발주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외처리 상 자율성과 재량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의 예외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공공기관 및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ㆁ 예를 들어 <표 25>와 같은 직접구매 예외사유로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

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요구됨. 

① 소요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공급업체가 있거나 관급자재로 공급 

시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자재

②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여 자재구입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일체화시킬 필요성 있는 경

우(예를 들어 레미콘, 아스콘 등 반제품 형태로 반입되는 자재)

③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한 자재로서 관급자재로 구매 시 공정관리에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원거리 납품 등으로 납기나 공사품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④ 건설현장에서 소요 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직접구매 시보다 경제성이 있을 경우(도

로 건설현장에서의 레미콘 배치플랜트 설치 등)

⑤ 표준시장단가를 주로 적용한 공사

⑥ 시설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승강기 등) 혹은 특수 용도나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

우로서 특정한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

<표 25> 공공기관 통보 예외사유의 예시

□ (대안 2: 직접구매 예외처리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대안 1의 공공기관 예외사유 

통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직접구매 예외처리 기준 및 절차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ㆁ 공공기관별 예외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

기업청장 간의 정기적인 조정 협의를 통해 당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Ricon 건설정책리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ㆁ 일관성 있는 예외처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협의회를 조정위원회로 명

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진행과정 및 절차

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위원의 명단과 투표결과

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ㆁ 예외처리 협의결과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재협의 시점, 횟수, 기간 등과 관련된 기

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관할지방 중소기업청이 아닌 중소기업청 본청과 재협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ㆁ 예외처리 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협의회 심의위원 선정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심의위원 자격과 구성요건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

공기관도 동수로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유도 방안 마련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자생

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

후군에 빠져 있음. 이는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자구노력 유도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

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일몰제 도입 및 지정기간 단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

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

달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즉,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년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지원을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유

효기간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 3년인 지정 유효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ㆁ 현행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동일한 품목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

와 같은 장기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함. 또한 특정 품목이 장기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점이 초래됨.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조기 졸업제 도입)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유효기간이 남

은 품목 중 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판로가 확대된 품목의 경우에는 

“우수 직접구매 대상품목 졸업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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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조기 졸업제에 해당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등으로 정부 지원 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부실 납품업체 제재 강화) 직접구매 대상품목 납품 계약업체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품질, 하자,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 발생 시 해당업체(관련 조

합 및 협회 포함)에 대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조달청 위탁구매 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부실 납품업체 직접 제재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ㆁ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기한 내 미 납품 시 지체상금의 부여),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직접구매 대상품목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

되어 있음. 그러나 제재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

성이 부족한 상태임. 더욱이 조달청 위탁구매는 조달청과 납품업체간의 계약관계

가 형성되므로, 실제 수요자(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

ㆁ 첫째,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

약해제 또는 해지)를 일정기간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판로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구매 대상품목 납품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급자재 전환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ㆁ 둘째, 직접구매 대상품목 납품 계약업체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품질, 하자,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피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피해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요

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ㆁ 셋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하나인 “신인도”의 배점한

도를 상향하여 납품업체의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가 보다 더 중

요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신인도 항목은 품질관리 등 신뢰도(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품질보증, 환경

관리, 사후관리, 영세기업 지원, 기타), 계약이행 성실도(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한도는 +3～-2임. 

ㆁ 공공기관(발주자)도 직접구매 대상품목 납품 계약업체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직접

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업체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적격업체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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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위탁구매 시 입찰참가기준에 명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실사 없이 중소

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서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납품 계약업체 중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충족 못하는 업체가 적발된 사례도 있음. 

ㆁ 반복적인 부실 납품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회 이상 피해 발생 

시 부실 납품업체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icon 건설정책리뷰

44 · 건설정책리뷰 2015-07

Ⅴ.  결   론

□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ㆁ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노력 유도 미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통해 수주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음. 더욱이 공급 독점현상으로 인해 공사용 자

재 직접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 여력도 없

는 상태임.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함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ㆁ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공공기관과 건설관

련 단체 등 수요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의 부실

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형식적인 검토는 직접구매 대상품

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ㆁ (과도한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 직접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가 과도하여 공

공기관(발주기관)의 과중한 입찰․계약업무 및 현장 시공관리업무, 중소 건설회사

의 피해 가중, 직접구매가 용이하지 않는 공사 적용 등 시행 상의 많은 불편과 문

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ㆁ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침해하는 예외처리) 획일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예외사유 판단기준과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여건 상 직접구매가 효율적이지 못한 공사용 자재도 예외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공사 수행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미흡한 효과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표 26>과 같이 “현행 제도의 폐지 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체제도 도입”, “현행 

제도의 개선”으로 대별될 수 있음. 

ㆁ “현행 제도의 개ㄹ선”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반면, “대체제도 도입방안”은 

근본적 처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관(발주자)의 자율성 및 재량 하

에서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정보 제공,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 등이 반영된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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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폐지 후 대체제도 도입 현행 제도의 개선

ㆁ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
관간의 상호협력 증진

 - 중기)공공기관에게 중기 육성품목 제안
 - 공공기관) 중기 육성품목 발주정보 제공

ㆁ공공기관에게 자율성 및 재량권 부여
 -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중기 육성품목 분

리발주 (직접구매) 여부 판단

ㆁ통합발주(시설물+공사용 자재) 시 중기 육성
품목의 하도급 의무화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일정금액 미달 시 하도급 계약의 심사
 - 공공기관 구매비율 산정 시 하도급 포함

ㆁ분리발주(직접구매)시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

 - 추정가격 1억 미만 품목: 중소기업만 입찰
참가허용

 - 추정가격 1억 이상 품목: 모든 기업 입찰
참가 가능, 단, 중소기업에게 가점 부여

ㆁ산업간 불균형과 공공기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 완화

 - 대안1) 82억 미만 종합공사, 7억 이상 전
문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 대안2) 30억 미만 종합공사, 4억 미만 전문
공사, 일괄입찰공사 제외

ㆁ공사용 자재 공급독점 해소를 위한 적용
범위 완화

 - 추정가격 3천만 원～1억 원 자재로 한정
 - 추정가격 해석범위 상향
  (제품명→세부품명)

ㆁ수요자를 고려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객관적 선정

 - 수요자(공공기관) 대상 직접구매 후보품목의 
수시 조사

 - 제3의 전문기관의 직접구매 후보품목 적
정성 검토

ㆁ공정성과 융통성이 확보된 직접구매 예
외처리

 - 대안1) 직접구매 예외처리 상의 발주자 
재량권 및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이 예외사유로 판단하여 중소
기업청에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일괄인정

 - 대안2) 예외처리 기준 및 절차 개선
 ․예외협의의 일괄처리
 ․재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조정협의회 구성 및 진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ㆁ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노력 유도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일몰제 도입 및 지

정기간 단축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조기 졸업제(지정 종

료 후 별도 지원) 도입
 - 부실 납품업체 제재 강화
 ․납품 지연 시 간단한 절차를 통한 계약해

지 및 사급자재 전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삼진 아웃제(입찰참

가제한) 도입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신인도 항목의 배

점한도 상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허용
 ․부실 납품업체의 목록 공유

<표 2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개선방안 종류 및 내용

홍성호 연구위원(hsh3824@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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